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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김외숙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익현 한국법제
연구원장님과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위해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등 멀리에서 와 주신 
법제 전문가 및 재난 재해 관리 분야 전문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큰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신 학계, 법조계 여러분과 주한 외교관 여러분
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법제 발전의 경험을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공유하면서 서로 교류, 협력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제5회 회의에서는 빈발하는 재난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법제 현황과 법제화 전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난과 재해는 인간의 힘을 넘어 선 자연현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무분별한 개발
이나 부주의 때문에 초래되기도 합니다. 재난과 재해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며 
특히 여성과 아동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재난과 재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사회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재난 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과 시설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에 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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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지진, 원전사고의 경우처럼 오늘날의 재난 재해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계와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재난 재해 관련 법제를 비교 분석하고 좋은 점을 서로 
배움으로써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이 회의가 있기까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처장 김 외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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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장 이익현 입니다.

법제처와 공동으로 제5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축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한국시설안전공단 문동주 본부장님과 
한동대학교 이국운 학부장님,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는 아시아 국가의 법제와 정책전문가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각국의 법제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 동안 도시
교통문제, 전자정부 등 각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이슈를 선정, 토론을 통해 
더 좋은 대안모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의 주제인 “재난·재해”는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로 재난과 재해는 상존하는 위험이 되고 있고, 
세계화, 도시화, 기술화 등으로 새로운 재난과 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명과 재산
손실 등 그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자연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아시아의 법제적 노력과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 정비 방안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어질 것입니다. 자연적 재난과 재해는 기술
발달에도 불구하고 예측과 예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예방은 물론,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한 피해확산방지, 사후적 복구 등 통합적 연구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를 통하여 재난과 재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자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재난 관리법제를 개선하고, 재난과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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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오늘의 멋진 회의를 기획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외숙 법제처장님, 
축사 및 기조연설로 자리를 빛내 주신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님, 문동주 
경영지원본부장님, 한동대학교 이국운 학부장님, 발표와 토론을 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생산적이고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의미 있는 성공적인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이 익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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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김외숙 대한민국 법제처장님을 비롯한 귀빈, 신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초대받아 축사를 전하게 됨을 매우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
합니다.

우선,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회의를 개최해주신 법제처장님을 비롯한 법제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회의는 아시아 지역에서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핵심 이니셔티브 중 하나입니다. 
그 동안 이 특별한 회의는 참가국들이 법제와 관련된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중요한 포럼으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법률가와 전문가
들이 의견을 나누는 장이자 소중한 네트워크가 되어왔습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에서, 법률은 국민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 예측해야 합니다. 다시금 법률의 기능인 사회 공학의 개념을 
점검하고 시대적 맥락에서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투명성과 
대중의 참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오늘날 법률을 통한 통치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법제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본 회의의 주제로 ‘재난ㆍ재해에 대한 
대응’을 선정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역시 재난과 재해 대응에 있어서 빈번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진, 
화산폭발 등 자연 현상들은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재난으로 번지곤 합니다. 이는 
준비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제를 통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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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는 재해와 재난이 국경을 초월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4년 12월26일 발생했던 쓰나미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6개 다른 국가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재해와 재난 대응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제를 통해 국제협력의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모든 참가국들에게 매우 유익한 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참가하신 모든 전문가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에게 더욱 밀접하고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리더십을 보여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Umar H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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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9 ~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 경영기획이사 

Work Experience
- 1988 ~ 2003   Deputy Director,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PSS)
- 2003 ~ 2009   Manager of Protection Division & Manager of Inspection 

Division,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PSS)
- 2009 ~ 2012   Director of Protection Division & Director of HR Department,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PSS)
- 2012 ~ 2014   Head of PSS Training Center,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PSS)
- 2015 ~ 2017   Director of Management Division, Korea Infrastructure Safety 

& Technology Corporation (KISTEC)
- 2017 ~ Present Executive Director of Busines and Management Division, 

Korea Infrastructure Safety & Technology Corporation (KISTEC)

문 동 주  기조연설
  한국시설안전공단 경영기획이사

Moon Dong Ju
  Executive Director of Business and Management Division,

Korea Infrastructure Safety & Technology Corporation (KIS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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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인도네시아 전파

문동주 (한국시설안전공단 경영기획이사)

가. 서 론
한국은 성수대교 붕괴이후 1995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국가주요시설물들의 안전관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특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국가주요 시설물들은 법 제정 후 지난 20여년간 

단 한건의 붕괴사고도 없이 양호하게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에서는 2011년 쿠타이 대교, 2009년 카푸아스 대교, 2004년 

찌프네가라 교량 등 국가주요 시설물의 붕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새로운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우수성을 인지하고 인도네시아형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을 입법화하고자, 한국의 법체계와 기술을 전수받기 위한 
ODA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인도네시아의 요청에 따라, 2014년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과 다음
기술단이 사업수행자가 되고, KOICA가 주관사가 되어 2016년까지 사업을 실시한 결과 
“인도네시아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라는 장관령 입법초안을 완성하였으며, 현재도 한국
시설안전공단 간부1명이 자카르타에 상주하여 관련법안의 완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 본 발표에서는 한국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요를 살펴본 후 
인도네시아형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입법을 위한 사업진행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



16

기조연설 _ 한국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인도네시아 전파

으로 아세안 모든 국가가 벤치마킹하여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길 기원해 봅니다.

나. 한국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제정 배경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전 한국에서 시설물의 건설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1987년에 

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을 근거로 운영되었으나, 당시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지 않아 시설물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과 조직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1994년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995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GDP는 12,000불에 불과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보다는 확충을 
위한 신규 건설 사업에 주력하였으나, 사망자 32명 · 부상자 17명 이라는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향후 이와 같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별법 형태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법에서는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고, 시설물의 관리자 
등에게 유지관리의 의무와 책임 등을 부여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민간 안전진단 전문회사의 육성 등을 명기하였습니다.

이법의 특이한 점은 주요시설물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고, 그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만큼 시설물 안전진단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들 회사가 “제3의 눈
(third eyes)”인 공정한 평가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 정부 주도로 주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함에 따라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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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절차의 부실에 의한 결함을 감춰, 대형 사고를 초래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설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정밀안전진단은 “제3의 

눈(third eyes)”을 가진 민간 안전진단회사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만 시행함으로써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성수대교 붕괴, 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5년>

② 주요내용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한국에서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한 최상위 

법령으로, 총 6개의 장(Chapter)과 4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는 법령의 목적과 용어 및 5년 주기의 정밀안전진단 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시설물의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와 주체 그리고 민간 안전진단회사의 등록 
절차 및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법 및 비용 주체 등을 명기하였고,
4장에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립 및 업무 범위가 기록되어 있으며,
5장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확보와 점검결과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건설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조치 등이 명기되었고,
마지막 6장에서는 벌칙과 양벌 규정 및 과태료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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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특별법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상세를 규정하기 위한 하위 법령으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행정규칙, 국토교통부 고시 등이 있습니다. 

③ 대상 시설물
본 특별법은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공동구 등 9개 종류의 

시설물을 다루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중요도와 규모가 큰 시설물을 관리대상으로 하며, 
이를 다시 1종과 2종 시설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종 시설물이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 도모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의미하며, 2종 시설물은 
1종 시설물 외에 ‘일반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Korea Infrastructure Safety & Technology Corporation : 
KISTEC)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 Facility Management System)을 통해 
관리하는 대상시설물은 금년 9월 기준으로 총 85,498개소 이며, 1종 시설물은 9,116개소
(11%)와 2종 시설물은 76,382개소(89%)로 이루어 있습니다. 

④ 특별법의 성과 
1995년 제정 당시 16개 시설물 종류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따라 현재는 9개 종류 40개 세부 시설로 질적ㆍ양적 측면에서 크게 확장
되었습니다. 

특히 변천 과정에서 본 법은 시설물 안전관리 시장의 변화와 기술의 진보 등을 반영
하여 지속적으로 진화해가고 있으며, 시스템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본 법에서 지정ㆍ관리한 시설물들은 무사고로 운영되고 있으며, 안
전에 취약한 등급을 받고 보수 예정인 국가주요 시설물은 약 0.08%로 매우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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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전등급이 양호(A, B)한 시설물이 전체의 95% 수준이며, 국민들의 시설물 
안전 불안도가 65%에서 22%로 감소하였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 
진단기술자교육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 인적자원 및 기술력이 향상되고 관련 시장이 
확장되었습니다.

아울러 법 제정이후 지난 20여년간 점검진단 대비 보수보강율이 점차 감소하였는바, 
이는 국가주요 시설물의 유지관리상태가 매우 양호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인도네시아 전파
2014년 12월 부터 2016년 12월 까지 2년간  KOICA에서는 ODA사업으로 “인도네시아 

국가시설물 안전진단 역량강화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해당사업의 사업수행자로 우리
공단과 다음기술단이 결정되어 2년간 사업수행 결과 “인도네시아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라는 장관령 입법초안을 완성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14년 한국국제협력단과 인도네시아와의 사업
실시 협약체결, 그해 12월 한국시설안전공단 콘소시엄 사업수행자 결정, 2015년 한국 
국토부장관과 인도네시아 공공주택부장관과의 “시설물의 안전관리 협력 MOU체결”, 
2016년 한인니 시설물안전관리 협력회의 개최, 인도네시아 공공주택부 공무원단 3회 
30여명 공단방문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시설안전공단 콘소시엄 특급기술자들은 2년간 약100여명이 인도네시아 방문 
후 안전관리정책 프레임웍 수립, 피사빌릴라 교량 안전진단시범은 물론 진단기자재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코이카의 사업이 끝난 현재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자체 예산으로 간부1명이 자카르타에 
상주하여 “인도네시아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라는 법안의 완성을 위해 입법지원과 관련 
법령인 “도로시설 안전관리 장관령” 개정작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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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사빌릴라교 전경) (인니 고위공무원 초청교육)  

현지 워크샵 및 피사빌릴라교 시범진단

라. “시설물 안전관련법”의 아세안국가로 확산
여타 아세안 국가들도 국가주요 시설물의 노후화 및  붕괴 등의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와 유사하게 한국형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물 안전관리 법체계를 수립함으로서 ①국가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조직을 
정비하고 ②시설물의 수명을 증가시키고 ③붕괴 등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④아세안 
각국의 환경에 적합한 시설물 안전관리기술의 발전 및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⑤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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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형 “시설물 안전 관련법”의 제정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 시설물 안전관리산업이 발전함으로써 또하나의 새로운 일자리창출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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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人災)에 관한 법
(Law for human disasters)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학부장)

존경하는 법제처장님, 인도네시아 학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동료 법학자 여러분
우선 시작하기 앞서, 재난에 관한 법(law for disasters)을 다루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라는 중요한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재난 · 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 연구’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헌법학 교수이자 법사회학자로서 관련 이슈에 대해 헌법학적 
측면에서의 해결책뿐만 아니라 사회학적 변화 측면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난은 인류 역사에 언제나 존재해왔습니다. 인류 문명은 가뭄, 한파,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태풍, 홍수, 기아, 전염병 등 다양한 종류의 자연재해에 대응
하고 극복하기 위한 여정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류 문명사에서 자연재해에 관한 법(law for natural disasters)은 기본적으로 부인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감과 한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라는 
거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인류는 외부세계로부터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외부’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재해가 우리 삶의 외부세계에서 갑자기 
쳐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도움을 외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외부세계는 
우리 삶이 아닌 자연재해라는 ‘외부’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동시에 그 대응책을 발견할 수 있는 
‘외부’세계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는 갑자기 자연재해에 직면했을 때 모든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자연적인 반응이자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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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자연재해에 관한 법(law for natural disasters)은 위급상황을 
성공적으로 통제할 때까지 권력이 의도적으로 중앙집중화되는 위급상황에 관한 법(law 
for emergency)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관한 법(law for 
natural disasters)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 및 법체계를 
포기하고 더 간단하고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유 민주주의하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권력의 분산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고수하기 보다는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일종의 독재적 행태를 일시적으로 정당화
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처럼 법을 일시적으로 변형시켜야 하는 이유는 외부
세계를 밝혀내기 위한 힘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자연재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법은 
심지어 정치적인 문제를 종교적인 규칙으로 해결하는 일종의 신정정치를 같은 이유로 
불러일으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헐리우드 재난
영화의 전형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난에 관한 법(law for disasters)과 위급
상황에 관한 법(law for emergency)의 상관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상관관계를 형성하는 게 과연 필요한 일인가요? 위급상황에 관한 법(law for 
emergency) 없이,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한 정치 및 법체계를 포기하지 않고 재난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항상 위급상황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재난의 형태가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위 산업화 이후의 재난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 물 부족, 환경 오염, 
신종 질병, 핵 위기, 정신 질환, 테러 위험 모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난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인간이 초래한 재난입니다. 사실 
최근에 발생한 자연재해는 자연적인 원인과 인조(人造)적인 원인이 결합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쓰나미가 발생
했고, 그 쓰나미로 인해 원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원전사고로 인해 일본 사회에 
정신적 불안정과 같은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연적 그리고 인조적 원인의 결합은 
인류가 경험한 적 없는 거대한 위험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재난의 객체인 동시에 주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IoT),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인재(人災)의 원인이 전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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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다양해질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만들어 낸 그리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
꾸는 자연 속에 살게 된다면, 우리는 인조적 요소를 해결하지 않고 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현재와 미래의 재난을 고려해 볼 때,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아닌 
문제를 야기하는 존재라는 명백한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인재(人災)에 관한 법(law for human disasters)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면, 인간을 자연 그 자체로 여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인간에 의한 재난이 자연재해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의도적인 권력의 
중앙집중화나 일시적인 일종의 독재적 행태가 필요할 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재(人災)의 
경우, 이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인간이 초래한 재난이기 때문에, 인조적 
요소를 최우선으로 다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재난에 관한 법(law for disasters)에 대한 
인식과 적용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인재(人災)의 경우,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 보고, 외부
세계를 찾기 보다는 재난의 진정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근대 초기 유럽에서 영국 정치 철학자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는 영향력 있는 
정치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그 이론의 기본적인 개념은 당시 일종의 인적 재난인 종교 
내전이 발발한 상황에서 위급상황에 관한 법(law for emergency) 제정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가 
이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긴다면, 이는 위급상황에 관한 법(law for emergency)과 
인재(人災)를 잘못 연결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을 연결시키기 전에, 재난에 관한 
법(law for disasters)이 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 낸 산물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재난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면, 경솔하게 위급상황에 관한 법(law for 
emergency)을 제정하기 보다는 이런 재난을 야기하는 우리의 생활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어떨까요? 물론 위급상황에 관한 법(law for 
emergency)이 인재(人災)를 해결하는 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인재(人災)에 관한 법(law for human disasters)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
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간이 맞닥뜨린 위험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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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인 동시에 문제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재난위험 경감 시 나타나는 국가의 결정적인 역할 또는 중앙집권화된 정부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 발생한 많은 비극적인 재난을 통해 국가와 
중앙집권화된 정부가 거대하고 느려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반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정부 및 지방 공동체의 역할과 지속적인 지방정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만 항상 재난이 발생하고 그 
해결책은 다른 지역이 가지고 있다면, 최고의 해결책은 두 지역의 협력입니다. 

하지만 헌법학자이자 사회학자로서 개인적으로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재난에 관한 법(law for disasters)은 응급상황에 관한 법(law for 
emergency)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조는 적어도 인재(人災)에 관한 법
(law for human disasters) 분야에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일상생활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심각한 재난이 계속 발생하는 와중에도 일상생활은 언제나 지속됩니다. 일상생활은 
재난을 극복하게 하는 새로운 에너지, 아이디어, 연대감의 원천입니다. 응급상황에 관한 
법(law for emergency)과 권력의 의도적인 중앙집중화 또는 일시적인 일종의 독재적 
행태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초래한 재난
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상생활을 
유지해나가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재(人災)에 
관한 법(law for human disasters)을 마련하기 위해 일상생활의 잠재력을 재발견할 때
입니다.

인재(人災)에 관한 법(law for human disasters)에 관심이 많은 헌법학자로서, 이번 
심포지엄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법체계에 있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
(人災)에 관한 법(law for human disasters)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산업혁명 이후 그 어떤 
법체계도 온전히 작동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양국이 인재(人災)에 
관한 법(law for human disasters)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많은 경험과 교훈을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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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 of Office of Global Legal Research,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2012-2013)

- Fellow of Office of Administrative Legal Research,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2013-Present)

정 명 운 사회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 연구위원 

Jung Myeong Yoon
  Fellow / Office of Administrative Legal Research,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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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인도네시아 IPMI 비즈니스 스쿨 경영학 석사
- 호주 멜버른 모내시대학교 경영학 석사
- 인도네시아 트리삭티대학교 경영학 학사

Academic Background
- Master’s degree in Management, IPMI Business School, Indonesia
- MBA degree, Monash University, Melbourne, Australia
- Bachelor’s degree in Management, Trisakti University

주요경력
- 아세안 사무국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 지속가능 발전부 
-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 부소장 
-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 소장 

Work Experience
- Director of Sustainable Development Directorate,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Department 
- Deputy Executive Director of AHA Centre(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 Executive Director of AHA Centre(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Adelina Kamal 발제 1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 소장
  Executive Director, AHA Centre

(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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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청주대학교 법학과 학사
- 영국 버밍험대 행정학과 석사
Academic Background

- Bachelor of Laws, Cheongju University
-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Birmingham
주요경력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발전과, 재난안전실 재난대책과 행정사무관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재난대책과, 조직실 제도총괄과 서기관
-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안전정책과 서기관
-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안전기획과 서기관
-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
-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관리정책과장
Work Experience

- Deputy Director, Regional Development Division of Regional Development Bureau & 
Disaster Prevention and Policy Division  of Disaster Safety Offic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ion and Security

- Director, Disaster Prevention and Policy Division of Disaster Safety Office & Policy 
Division of Organization Management Offic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ion and 
Security

- Director, Safety Policy Division of Safety Management Bureau,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 Director, Safety Planning Division of Safety Policy Offic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 Director, Creative Administration Division of Planning&Coordination Offic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 Director, Planning Finance Division of Planning&Coordination Offic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 Director of Disaster Managment Police Division of Disaster Management Offic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박 용 수 발제 2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관리정책과장

Park Yong Su
  Director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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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콜롬비아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 브리스틀대학교 법학석사
- 탐마삿대학교 법학사
- 브리스틀대학교 법학사
Academic Background 

- Master of Laws,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 Master of Laws, University of Bristol 
- Bachelor of Laws, Thammasat University 
- Bachelor of Laws, University of Bristol 
주요경력

- 2001~현재   태국 내각사무처 특임과장
- 2014~2016  상법 및 산업법 부서 국가변호사 고문
- 2008~2014  교통법 부서 국가변호사 고문
- 2003~2008  공공금융법 부서 국가변호사 고문 
- 2001~2003  외국 무역 및 지적재산권법 법률단
Work Experience

- 2001~present Director of Special Affairs Division, Office of the Council of 
State

- 2014~2016 Council of State Lawyer of Commercial and Industrial Law 
Division

- 2008~2014 Council of State Lawyer of Transport Law Division 
- 2003~2008 Council of State Lawyer of Public Finance Law Division
- 2001~2003 Foreign Trade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Group

Yordchatr Tasarika 토론 1
  태국 내각사무처 특임과장
  Director of Special Affairs Division, Office of the Council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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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아시아의
법제적 노력에 관한 개관

Yordchatr Tasarika (태국 내각사무처 특임과장)

먼저 저는 한국의 법제처와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조직 담당자분 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회의는 
아시아 국가들간 법제 정보를 교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며, 특히 이번에는 자연재해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현재의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와 매우 관련이 
높은 사안으로, 정책 입안자와 입법자 모두에게 지속적인 도전과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세안 재난관리 매커니즘(ASEAN Disaster Management Mechanism)’에 대해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AHA 센터의 담당국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발표는 우리
에게 아세안 회원국의 협력과 조정, 그리고 지역 연대를 통해 달성 가능했던 일들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아세안 재난관리 매커니즘
저는 이 특별 강연자 분의 발표에 대한 토론자로서 역할을 맡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담당국장님보다 
AADMER(아세안 재난관리 긴급대응 협정)과 AHA센터의 업무에 대해 상세히 아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원국 지원 조정에 있어서 AHA 센터의 업무 진행 
성과와 높은 수준에 대해 공개적으로 칭찬을 드리며, 저의 토론을 회원국들의 법제 의무과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연재해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의해 외국이나 국제 인권
단체의 특별 원조를 통해 대응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원조가 갖는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은 2004년 ‘박싱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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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ing Day)’ 쓰나미와 같은 규모의 재난이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주었을 때 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재난 방지, 완화, 대응, 재건을 위한 지역적인 조정 노력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하게 강조되었습니다.

“협력”과 “조정”이라는 말은 AADMER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록 인도주의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협력과 조정의 정신이 구속력 있는 
법률 문서에 공식화되었고, 법제 발전 측면에서 매우 커다란 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세안 재난관리 매커니즘’의 성공에는 다음의 가능한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주된 사안의 공통성과 위급성이 회원국이 신속하게 관리체계를 시행하게 하는 
촉매제로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치적 의지가 분명했으며, 각국에서 법안을 
도입했을 때 반대할 이유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와 야당은 재해의 조기 발견과 
방지를 위한 일종의 과학적인 협력이 있다면, 재난 피해가 줄어들 수 있으며, 아울러 
지역적인 자원들이 공유되었을 때 이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 대
부분 동의를 하였습니다. 둘째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지리적으로 계절적인 기후 위협에 
취약한 지역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회원국들은 자연 재해 대응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를 함께 축적해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각 나라의 법제적인 틀이 이미 
어느 정도는 재발되는 자연재해 위협을 방지하고, 완화하며, 대응해 나가도록 마련되었
습니다. AADMER 협정을 승인하기 위해 회원국들에게 법률적인 큰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단지 국가들이 협정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약간의 법률 수정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포지엄의 일환으로 AADMER 시행 시 고려되는 법제적인 이슈들을 
다루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슈들을 태국의 법 조항을 
간혹 참고해 보면서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2. 헌법상의 고려사항
국제협약의 의무를 준수하고자 하는 국가는 헌법적인 필수조건들이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충족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사법권에서, 입법부의 동의는 국제적인 
의무사항을 승인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헌법상의 조건들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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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합니다. 태국의 경우, 헌법 178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자주권적인 면에서 새로운 법적 
조항이나 수정이 필요한 국제협약은 행정부가 협정에 대한 준수 의무를 표명하기 전에, 
입법부가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헌법적인 필요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헌법
재판소는 행정부의 행위를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무효화시킵니다. 비록 행정부의 위법적인 
절차들이 승인 과정을 통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야기된 정치적인 파장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3. 조직 구조, 그리고 기능 및 책임의 범위
다음은 AADMER 4조의 규정들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은 협정의 의무를 이행

하는데 필요한 입법, 행정상의 조치 및 기타 여러 조치들을 취하도록 모든 회원국들에게 
일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검토하는 법률 입안자는 관련 의무
사항이 제대로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 기관들의 현 조직구조 및 이 기관들의 
기능과 책임을 살펴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국가가 새롭게 건국이 된다면, 
이런 일은 단순히 하나의 목적을 위해 새롭게 빌딩을 디자인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복잡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단일 감독기관이 재난관리 대응을 위한 하나의 법안 
내에서 설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는 현재의 구조가 이미 자리 잡힌 
상황에서 해당 정부들이 적절한 수정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기관
들이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하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가지 해결책은 “가장 가능한 조합(best possible fit)”이 되도록 여러 
개별 기관에 관련 업무를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신속한 제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빠른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도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접근방식은 아닙니다. 

2011년 대홍수로 인한 태국의 경험은 여러 교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물은 항상 
태국의 농업경제에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 공급 규정, 예를 들면 
건기 동안의 충분한 농업용수 공급과 우기 동안의 농작물 피해 방지는 정부 아젠다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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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서, 농업협력부 산하 기관인 관개국(Department of Irrigation)에 강과 
운하와 같은 수로 내 물 관리의 주요 책임을 맡기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례 없이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 디지털경제사회부의 기상국은 기상 데이터를 
전달하고, 관개국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야 합니다. 댐 저수용량을 벗어난 이례적인 강수량이 
발생한 경우에 수로 주변의 도시와 마을을 포함한 태국의 범람원 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강수 데이터가 지방정부에 전달되면, 해당 정부는 주거지역이나 상업
지역의 물을 가장 신속하게 배수 시스템으로 흘려 보내기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된” 홍수는 도시/마을 계획이 조화롭게 설계가 되면, 가령 도시/마을 계획 수립이 
지방정부의 협력을 동반한 내무부의 공공사업도시계획국(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Town and Country Planning)의 책임하에 있게 되면, 그 피해가 더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차도와 고속도로는 홍수 시 배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지방 차도의 설계와 건설은 지방 정부가, 공공고속도로는 교통부의 고속도로부
(Department of Highways)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 드리자면, 국가 계획과 
조정 과정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률 입안자에게는 어떤 가능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한가지 가능한 해결책은 
부처간 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 관리 계획 및 재해방지와 관련한 모든 
부처의 대표자들을 포함한 조정위원회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장점은 
이 체계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질 필요도 없고, 
관련 기관들의 현 기능에도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체계는 최소한의 
과도적인 변화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일하게 어려운 점이라면 
어떤 한 기관을 이 위원회의 책임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어 그 혜택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집단 의사결정 기구와 관련한 내재적인 비효율성도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능한 해결책은 완전히 새로운 기관을 조직하여, 이 기관과 관련되는 현 정부 
기관들의 기능과 책임을 이 새롭게 설립된 기관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 접근
방식은 우리가 바라는 법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비용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재정적인 면이나 
인력, 행정적인 비용 면에서 큰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기관의 일부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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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관으로 이전되더라도, 기존의 기관에서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이 계속 확보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기존 기관들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이것은 상당히 
힘든 작업이며, 우선적인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 자원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할지 결정하는 ‘조정 행위(balancing act)’ 입니다. 하지만, 조직 재편성을 통해 정부는 
여러 많은 기관들을 정치적 목표에 맞게 재조정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4. 예산 편성 및 재정 관리 
한가지 고려사항은 한 국가가 긴급자금 지불을 위한 절차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공공자금 지불을 위한 절차는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은 자금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일부 여유 규정을 두어 재난을 방지하고, 재해 발생에 따른 신속한 구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태국에서는 예산절차법 하에 특별규정을 두어 지방정부들이 
긴급구호지역을 지정 선포하고, 최대 천만 바트(약 30만 USD)의 자금을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즉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금액은 크진 않지만, 자연재해 대응에 매우 
즉각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최소한 재해 상황을 방지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이 기간 동안에는 관련 공무원들이 정규 예산에서 더 많은 자금을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행정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기관이 예산 분배상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중앙긴급자금(Central Emergency Fund)’ 사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긴급 구호 활동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예산 법률상 허용된 특별예산 배분금
입니다. 중앙긴급자금 지급을 위해서는 예산국장(천만 바트 미만의 금액), 총리(1억 바트 
미만의 금액), 또는 각료위원회(1억 바트 이상의 금액)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중앙긴급자금 
사용이 승인되면,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정부기관이 이에 필요한 조건들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태국의 예산시스템은 어떻게 한 국가의 예산 및 재정상의 법률이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설계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법률 입안자가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 때 여러 중요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자금 승인을 위해 적절한 관할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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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처리’가 중요한지 ‘세심한 조사’가 중요한지 이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고, 아울러 ‘중앙의 의사결정’과 ‘재해지역의 입장’ 중 어떤 것이 
중요한지 결정해야 한다. 둘째, 자금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금 사용 
관리를 위한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들이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키거나,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구호를 지연시켜서는 안됩니다. 셋째, 
AADMER과 같은 지역적인 체계가 있는 곳에서는 해당 절차들을 통해 다른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가능하도록 자금 지급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한 국가의 예산 및 재정상의 절차를 법제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AHA 센터의 설립으로 대외 원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회원국이 갖는 
부담 중 일부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회원국은 다른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응 가능하도록 나름의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는 회원국의 의무사항에 유념해야 
하며, 이런 방식으로 회원국은 직접 재난 피해를 받은 경우에, 다른 국가들로부터 이에 
대한 원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긴급 구호청
자연재해 발생시, 보통의 관료적인 행정기관은 재해 상황을 경감시키기 위해 필요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국가의 입법 체계는 
이러한 특별 상황을 고려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태국에서는 총리가 ‘행정법 B.E. 
2534 (1991)’ 하에 모든 공무원에 대한 명령권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는 필요 시 어떤 
기관의 공무원이건 다른 정부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통해 일반적인 관료주의에 따른 행정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특정의 제한된 분야에만 한정이 됩니다. 첫째, 법률이 군대의 
동원령과 같이 특정 권한이 행사되도록 명확한 절차를 제시할 때, 총리는 이러한 법 
규정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둘째, 공공의 자유를 제한될 수 있는 
특별 권한 행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접근 제한이나 특정 지역으로의 
여행 금지 등, 총리나 관할 기관은 적절한 법적 근거 없이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자는 이러한 특별 상황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차 말씀 드리자면,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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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행위’ 입니다. 어떤 한 관할기관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이 기관이 재량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 위험이 따릅니다. 반면에, 긴급 구호상황에서 재량권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자연재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태국은 2005년 긴급 구호상황 대응 행정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긴급 구호
상황이란 여기서는 국가안보에 대한 여러 다른 긴급상황 중에서 특히 자연재해를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이 법의 요지는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 군대를 
포함한 모든 행정 분야의 명령체계를 간소화하고, 긴급사태에 신속하고 효과/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국가 관리센터의 수장은 재해 
피해자 구호와 공공의 질서를 위해 필요 시 특정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공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법은 광범위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서 
거의 신뢰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자연재해 상황에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 

6. 결론
지역적인 계획수립, 감독, 조정 그리고 협력은 자연재해 발생시 생명과 사람들의 생계를 

보호해 주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들입니다. 입법자와 정책입안자의 도전과제는 이러한 모든 
계획 수립절차와 감독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가 본래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입법체계는 이러한 예기치 않은 상황들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히 
유연성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특별 권한들이 정당한 조건하에서 감독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 조치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AADMER과 같은 지역적인 체제는 
국가들에게 매우 필요한 계획수립과 대응체계를 강화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의 법률 시스템이 충분히 잘 갖추어져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해줍니다. 끝으로, 
우리의 법제적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이번 포럼을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과 특별 강연자 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새로운 경험을 통해 국가의 공공서비스에서 각자의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길 희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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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분야 법제의
발전·정비 방향

최종진 (법제처 행정법제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 대책법｣등 현행 재난·안전관련 법령과 최근 
심사의뢰되는 관련 법령안을 접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정부 법령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관으로서 재난·안전 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 재난·안전 분야 법제에 대한 평소의 생각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장님께서 우리나라 재난관련 법령체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와 함께 관련 법제의 발전·정비방향에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재난
관리정책과장님의 의견에 덧붙여 재난안전법제의 발전·정비방안에 대한 저의 생각과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하여 발제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식으로 토론을 
진행할까 합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대응 체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재난·재해 분야의 법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이라 약칭합니다)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 
재해, 안전과 관련된 행정 전 분야를 포괄하는 매우 거시적인 차원에서 규율하는 법률로서 
모든 재난과 안전분야의 기본법 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의 예방, 대응 등에 있어서의 총괄·조정 기능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사전 심의기구, 총괄·조정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책임
기관 등을 미리 지정해 두고,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히 수습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총력적·거시적 차원에서 재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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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동안의 크고 작은 재난의 대응·수습 경험을 보면 1차 책임기관의 신속한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했던 같습니다. 2013년과 2014년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재난
관리주관기관을 명확히 하고, 현장에서의 응급·구조상황에서의 지휘권 확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은 그러한 점을 보완한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과 재난대비훈련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두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실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에서 규정한 대로 일사분란하게 
재난을 대응·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재난이 복합적이거나 여러 행정기관이 관련되어 권한이나 역할이 중복
되는 경우 어떻게 신속히 조정하여 유기적으로 재난대응을 할 것인지 등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재난발생시 초동대응능력을 높이고 재난대응에 참여하는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적 조치나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사회재난 분야의 법재 정비 방향에 대하여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는 사회재난을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은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인식
되므로 자연재해 보다는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사회재난의 예방·대비와 그 복구·환류시스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재난안전법에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발제자께서는 향후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대책으로 사회재난 법제를 별도로 
제정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재난과 관련된 독자적인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입장입니다. 재난은 대부분 사회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이 결합되어 발생되거나 그 피해가 커지므로 사회재난 분야를 별도로 체계화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고, 별도의 법률 제정이 과연 사회재난 발생 빈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재난안전법이 여전히 모든 재난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만큼 기본법적 지위를 강화하여 사회
재난에 대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더 좋은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87

3)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재난안전법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난법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재난을 대응·

극복하느냐의 문제와 더불어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시에 예방·대비활동을 얼마나 
착실히 수행하느냐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재난을 
예방·방지하기 위한 평시의 안전관리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 체계상 재난안전법이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도 기본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재난안전법에는 안전관리헌장 또는 안전의날 같은 사항 
외에는 안전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이념이나 가치, 안전관련 법령이 따라야 하는 기본적인 
기준 등 안전관리 법제에 기본적·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원리에 대한 사항이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령이 약 1,300여개의 이르며, 
각 법령별로 그 체계와 안전관리 기준이 다르고, 일부 법령은 사업상 이해관계를 얽혀 규제
분야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안전관리에 공통적·일관적 사항을 찾아내어 규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발제자께서 사회재난 분야에 대한 새로운 법을 고려하시는 
것도 안전관리 분야 강화를 염두에 두신 것으로도 이해되는데, 안전관리 분야의 총괄·
주무 부처로서 향후 안전관리 분야에서의 행정안전부의 역할 확대 방안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4) 국민의 안전권 보장에 대하여
발제자께서 국민의 안전권을 헌법상 권리로 격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계시고, 저도 찬성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
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위 규정만으로는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난안전법 등 개별법에도 국민의 안전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발제자께서는 국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는지, 어떤 사항을 재난안전법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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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안전법의 기본법적 지위 강화에 대하여
최근 재난안전법의 분법이나 법의 구성 체계를 다양화하자는 논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제정된 재난안전법의 제정 이유가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재난대응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여러 부처의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었으므로 당초의 재난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해당하는 규정은 계속 재난안전법에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재난
안전법이 규율하는 재난관련 조직체계, 재난예방체계, 대응·복구체계, 재난 보험 등 피해 
전보 체계, 재난관련 산업 진흥 등의 각 규정 내용을 보면 지나치게 자세하고, 기본법적 
내용 보다는 실체적 내용이 많기는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가 점차 세분화해가는 
만큼 재난안전법에 그 내용의 대강을 정하고 분야별 세부사항은 각 개별법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재난안전분야 법률을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재난 및 
안전에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도 재난안전법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가급적 법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법령간 통일성과 조화성을 이루는 작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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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 정비 
방안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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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서울대 건축학과 (77-81)
- 서울대대학원 석사(81-83)
- 리하이대학 공학박사(87-94)

Academic Background
- Feb. 1981 Bachelor‘s degree in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Feb. 1983 Master‘s degree, Seoul National University 
- May 1994 Doctor’s degree in Engineering, Lehigh University, USA

주요경력
- 한국지진공학회 회장(2011-2013)
- 한국콘크리트학회 부회장(2013-2015)
- 서울대 건축학과장(2013-2015)
- 서울대 중앙도서관장(2015-2017)

Work Experience
- Ex-President of Korean Earthquake Engineering Society(2011-2013)
- Vice President of Korea Concrete Institute(2013-2015)
- Director General of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2013-2015)
- General Director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2015-2017)

홍 성 걸 사회
  서울대학교 건축과 교수 

Hong Sung Gul 
  Professor of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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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반둥공과대학교 도시 및 지역 계획 공학
- 디본고로 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 리옹 2 대학교 도시관리학 석사

Academic Background
- Urban and Regional Planning Engineering – Bandung Institute of Technology 
- Master of Urban Planning – University of Diponegoro 
- Master of Urban Management – Universite Lyon II 

주요경력
- 2013~2015  협력지부장, 기획부, 건설개발처, 공공사업부
- 2015~2016  행정지부장, 협력 및 자율경영부, 건설개발국, 공공사업주택부
- 2016~현재   기획지부장, 평가기획부, 건설개발국, 공공사업주택부

Work Experience
- Subdivision Head of Planning, Planning of Evaluation Division, Secretariat 

Directorate General of Construction Development, Directorate General of 
Construction Development,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 – October 
2016 until Now 

- Subdivision Head of Administration, Directorate of Cooperation and 
Empowerment, Directorate General of Construction Development,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 – July 2015 until Oct 2016 

- Subdivision Head of Cooperation, Planning Division, Construction 
Development Agency, Ministry of Public Works – March 2013 until July 2015 

Dicki Rinaldi, ST, MT, M.Sc. 발제 1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건설개발국 기획지부장 
  Subdivision Head of Planning, Planning of Evaluation Division, 

Secretariat Directorate General of Construction Development, 
Directorate General of Construction Development,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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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1998. 3. ~ 2002. 8. 연세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2003. 3. ~ 2006.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경제법)
- 2006. 3. ~ 2011.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경제법)
Academic Background

- Ph. D. in Law, Graduat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011)
- Master of Law, Graduat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006)
- LL.B., College of Law,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02) (Award: Honors)
주요경력

- Visiting Lecturer, Life University at Shihanoukville, Cambodia (2009 ~ 2010.)
- Visiting Lecturer, Huree University at Ulanbaatar, Mongolia (2010) 
- Visiting Scholar, Tuebingen University at Tuebingen, Germany (2010)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과대학 강사 (2012 ~ 2015) 
-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2011)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11 ~ 2015)
- 한동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2015 ~ 현재) 
Work Experience

- Visiting Lecturer, Life University at Shihanoukville, Cambodia (2009 ~ 2010) 
- Visiting Lecturer, Huree University at Ulanbaatar, Mongolia (2010 ~ 2010)
- Visiting Scholar, Tuebingen University at Tuebingen, Germany (2011 ~ 2011)
- Lecturer (part time), Konkuk University, Law School, Seoul, Korea (2012 ~ 2015)
- Visiting Researcher,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11)
- Research Fellow,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11 ~ 2015) 
- Assistant Professor, Handong Global University (2015 ~ present)

조 혜 신 발제 2
  한동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Cho Hye Shin 
  Assistant Professor, Handong Glob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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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1996 경희대학교 법학과 
- 2002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2009.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전공)

Academic Background
- 1996 BA in Law, KHU University
- 2002 MA in Administrative law, KHU University
- Ph.D in Administrative law, KHU University
주요경력

- 2008 ~ 2011 : 경희대학교 강사
- 2010 ~ 2011 :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2011 ~ 2015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2014 ~ 2015 : 국무총리실 정부평가 위원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민간위원
- 2015 ~ 2016 : 국민안전처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2017 ~ 현 재 : 행정안전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Work Experience

- 2008 ~ 2011 : Lecturer of KHU University
- 2010 ~ 2011 : Visiting Researcher of KLRI
- 2011 ~ 2015 : Associate Researcher of KLRI
- 2014 ~ 2015 : Member of Government evaluation committee, Prime minister

Member of Specialist for disaster safety, National Security Agency
- 2015 ~ 2016 : Member of Regulation Judging Committee, National Security Agency
- 2017 ~ present : Member of Regulatory Reform Commission,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나 채 준  발제 3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Na Chae joon
  Senior Researcher Fellow,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L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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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산둥대학교(Shandong University) 법학박사

Academic Background
- Doctor in Law, Shandong University 

주요경력
- 중국 국무원법제판공실 농무 ‧ 천연자원 및 환경보호부
- 도시 ‧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법령 입안 및 검토 참여
- 지진 피해로부터 국민보호, 지진경감, 설문조사 및 지도제작 등 참여

Work Experience
- Deputy Division Director of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Urban and Rural Development, Resources and Environment Protection Affairs, 
Legislative Affairs Office of the State Council, P.R.C

- Participation in drafting and reviewing laws and regulations on Urban and 
Rural Development

- Participation in Protecting Against and Mitigating Earthquake Disasters, 
Surveying and Mapping

Wang Fei 토론 1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농무ㆍ천연자원 및 환경보호부 부국장
  Deputy Division Director of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Urban and Rural Development, 
Resources and Environment Protection Affairs, 
Legislative Affairs Office of the State Council, P.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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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대응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중국의 
법률 제정

Wang Fei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농무ㆍ천연자원 및 환경보호부 
부국장)

1. 중국의 자연재해와 재해예방 및 경감
중국은 가장 많은 자연재해 피해를 입는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세계 기후 변화와 

함께 중국의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해서, 자원, 환경 및 생태계 측면에서 
느끼는 압박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중국이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자연재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형태가 다양해지고, 영향을 받는 범위는 넓어지고 있으며, 발생 빈도 
및 그로 인한 손실은 커졌습니다. 

언제나 국민을 먼저 먼저 생각하는 중국 정부는 국민의 삶 및 재산의 안정을 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재해 예방 및 경감을 
중국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중국은 재해 예방 
및 경감에 대한 법률제정뿐만 아니라 체계 및 메커니즘 구축을 더 강화하였으며, 재해 
예방 역량을 확대하고, 공공기여를 장려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2 재해 경감과 관련된 법적 틀, 제도적 구조 및 운영 메커니즘 구축
중국은 재해 예방 및 경감에 관한 법률제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재해 경감 노력을 점진적으로 제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응급 대응 법, 중화인민공화국 지진재해 예방 및 경감에 관한 
법, 중화인민공화국 홍수관리 법, 포스트-원촨(Wenchuan) 지진 복구 및 재건에 관한 
규정 등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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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지진재해 예방 및 경감에 관한 법, 지진 
예측 행정에 관한 규정, 지진 관찰 행정에 관한 규정, 지진 안전 평가 행정에 관한 규정, 
격진 응급 대응에 관한 규정, 포스트-원촨(Wenchuan) 지진 복구 및 재건에 관한 규정 
등 지진재해 예방 및 경감에 관한 다양한 법률 및 규정을 공포해왔습니다. 이 법률 및 
행정 규정 덕분에 중국 정부는 지진재해를 예방하고 경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3 지진재해 예방 및 경감에 관한 법 제도의 주요 내용
(1) 지진재해 예방 및 경감에 관한 청사진을 통한 건축 요건 명시
법률에 따라, 지진재해 예방 및 경감에 관한 청사진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합니다: 

지진 상황, 지진재해 예방 및 경감의 전체 목적, 지진 관찰소 및 네트워크 건축 배치도, 
지진재해 예방 조치, 지진 응급 구조 조치, 지진재해 예방 및 경감에 대한 기술, 정보, 
기금, 자재의 보호 조치. 

지진재해 예방 및 경감에 관한 청사진은 지진을 감시하고 예방하며, 지진 상황 추적을 
위해 주요 지역에 지진 관찰소 및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배치도와 
지진재해 예방 조치, 지진 응급 준비, 지진재해 예방 및 경감에 대한 지식 홍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지진 관찰 및 예측 강화
법률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진 관찰 및 예측을 강화하며, 단일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진 관찰소 및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유전 
및 핵발전소 등과 같은 대형 건설 프로젝트 시행자는 특별 지진 관찰소 및 네트워크 
또는 강진 관찰 시설물을 국무원의 관련 행정 규정 조항에 따라 시공해야 합니다. 지진 
관찰소 및 네트워크 건설은 하자 없는 시공을 위해 중국 정부의 법률, 규정 및 관련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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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진 관찰 시설물 및 지진 관측 환경 보호
법률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진 관찰 시설물 및 지진 관측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어떠한 단체 또는 개인도 지진 관찰 시설물을 침해, 손상, 또는 불법적으로 해체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단체 또는 개인도 지진 관측 환경을 위험에 빠트릴 수도 
없습니다. 건물 시공, 확장 또는 개축 시, 지진 관찰 시설물 및 지진 관측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건설 프로젝트의 내진 요건 강화
법률에 따라, 신축, 확장 또는 개축 건물은 내진 강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형 

건설 프로젝트 및 심각한 2차 재해를 야기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는 국무원의 관련 
행정 규정 조항에 따라 지진 안전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내진강화 작업은 승인 
받은 지진 안전 평가 보고서에서 정한 내진 강화 요건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학교 
및 병원처럼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 및 시행은 다른 
현장의 건물보다 훨씬 더 엄격한 내진 강화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효율적인 조치를 통해 
내진 강화 역량을 증진해야 합니다.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의무 표준은 내진 
강화 요건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현 단위 이상의 지방 정부는 농촌 주택 및 농촌 
공공 시설물의 내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5) 보다 완벽한 도시 및 농촌 청사진
법률에 따라, 도시 및 농촌의 계획안에는 지진 응급 피난의 필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응급 대피로 및 응급 대피소를 결정해야 하며, 지진 응급 대피소에 필요한 이송, 급수, 
전력 공급, 하수 처리와 같은 인프라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배치 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6) 지진 응급 구조
법률에 따라, 지진재해가 발생한 후, 지진 구호 당국은 즉각적으로 관련 부처 및 

기관을 정비하여 재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진 응급 구조 인력을 파견하며, 수송, 철도, 
수질 보호, 전력, 통신과 같은 피해를 입은 인프라를 긴급하게 복구하고, 응급 대피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임시 대피소를 설치하는 등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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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진발생 후 주민의 일시 이주
법률에 따라, 운송 조건이 편리하고 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생산 및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곳에 일시적인 주민 이주지가 마련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은 지진 활동 
단층 및 심각한 부차적 재해를 야기할 수 있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일시적 
주민 이주 지역은 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재해 및 역병 예방과 관련된 조치가 취해진 
곳이어야 하며, 필요한 지원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시설물이 건설 되어 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8) 지진발생 후 복구 및 재건축
법률에 따라, 지진발생 후 복구 및 재건축을 계획할 때는, 지질학적 조건, 지진 활동 

단층 분포, 자원 적재량 및 환경에 따라, 도시 및 마을의 배치,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시설물의 건축, 재해 예방 및 경감, 생태 환경, 천연 자원 및 역사, 문화 유산 보호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아닌 곳이나 지진발생 후 재건축 프로젝트를 
위해 선정된 도시 및 마을 예정지는 지진발생 후 재건 및 재건축에 관한 계획 요건, 내진 
강화, 재해 예방 및 경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진 활성 단층, 생태학적으로 취약한 
지역, 홍수, 산사태, 붕괴, 토석류, 지반 침하, 기타 재해 및 전염병의 자연 병변 등을 
피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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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1988 중앙대학교 토목과 학사
- 1993 미국 오레곤 주립대 토목과 석사
- 2008 충북대 토목과 박사
Academic Background

- 1988 Bachelor degree in Civil engineering, Chungang University
- 1993 Master degree in Civil engineering, Oregon State University
- 2008 Doctor degree in Civil engineering, Chungbuk University
주요경력

- 한국농어촌공사 수리시설단 팀원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팀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수리시설실 팀장
- 한국시설안전공단 해외사업팀 팀장
- 인도네시아 국가시설물 안전진단 역량강화사업 사업책임자
Work experience

- Team staff, Hydraulic structure bureau, Rural Development Corporation
- Team staff, Overseas project bureau, Rural Development Corporation
- Team leader, Hydraulic structure bureau, KISTEC
- Team leader, Overseas project team, KISTEC
- Project manager, Capacity development for safety management of the public 

facilities in Indonesia

배 정 주 토론 2
  한국시설안전공단 해외사업팀장
Bea Jung Ju
  Team leader/Overseas Projects Team
  Korea Infrastructure Safety and Technology Corporation (KIS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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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시설물 안전 개선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배정주 (한국시설안전공단 해외사업팀장)

먼저 아세안과 한국의 시설물안전관리 관련 법체계의 현황과 정비 방안에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신 발제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선 발제문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과정과 이에 기여한 시설물안전관리 
법제의 변천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한국의 
경험은 ASEAN 회원국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물안전관리 법제의 정비 방안에 관하여 제 생각과 
고민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 발표자분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설물안전관리 법제가 가지는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조혜신 
한동대 교수님의 발제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경제성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필수 불가결하게 연관되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 법제는 경제개발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들의 건전한 상태유지를 통해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확충된 시설에 대한 건전한 
관리가 경제개발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시설물
안전관리법제의 정비가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아세안에 시설물안전관리 법제를 정비함에 있어 한국의 시설물안전관리 법제를 
참조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시설물안전관리 법제는 국가
중요시설물에 대해 중앙정부가 집중관리하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시스템이며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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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관리 법제가 정비된 후 지난 20여년간 단 한건의 안전관련 사고가 없었으며 
이러한 점때문에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러 아세안국가에서 한국의 시설물안전관리 
법제를 참조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시설물안전관리 법제정비를 통해 얻는 것에 대한 강조가 필요합니다. 아세안의 
시설물관리자가 시설물안전관리는 경제적으로 비용만을 발생한다는 인식을 가지기 
쉬우나 실제는 시설물안전관리를 통해 여러 성과가 얻어지고 있으므로 이들 성과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건전하게 관리된 시설물에 의한 경제발전의 지속적인 지원이며 
붕괴사고의 방지를 통해 아세안 각 국의 국민에 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성과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시설물안전에 대한 우려를 감소하고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안전관리 법제정비를 통해 안전관련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관련기술자를 육성하는 한편 시설물안전관리를 하나의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분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제 토론의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발표자료에 인도네시아 시설물안전법 제정안을 제시하셨는데 법 내에서 많은 상세는 

법 아래의 장관령에 위임하였는데 이들 장관령 제정안도 연구사업내에서 작업이 가능한 
지 궁금함니다. 또한 시설물안전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으로 상정하였는데 인니내의 댐, 
교량 등 여타 기존 개별시설물안전위원회와의 구체적인 위계 및 업무분장에 대해 시설물
안전법 제정안내에서 제시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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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1990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학사
- 1992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석사
- 1996 일본 동경대학 토목공학전공 공학박사

Academic Background
- 1990  Bachelor’s degree in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1992  Master’s degree in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1996  Ph.D. Degree in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University of Tokyo, Tokyo, Japan

주요경력 
- 1996 ~ 1999 일본 Kawasaki Heavy Industries, LTD. 철구사업부 교량기술부 연구기술자
- 1999 ~ 2000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초빙조교수, BK21 계약조교수
- 2000 ~ 2003 유니슨기술연구소 부소장 
- 2003 ~ 현재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Work Experience
- 1996 ~ 1999  Research Engineer of Department of Bridge Engineering, Steel Structure 

Division, Kawasaki Heavy Industries, LTD., Tokyo, Japan
- 1999 ~ 2000  BK21 Assistant Professor of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2000 ~ 2003  CTO of Structural Engineering Division, Technical Research Institute of 

UNISON Co., Ltd, Seoul, Korea
- 2003 ~ present  Professor of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하 동 호 토론 3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Ha Dong Ho
  Professor of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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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내진대책 현황
하동호 (한국지진공학회 부회장, 건국대학교 교수)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 정비방안에 관한 의견은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한국지진공학회 소속으로서 우리나라의 
내진대책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학적으로 중약진지역에 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진의 특성은 재현
주기가 불규칙하고 최대지진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역사지진은 약2000년간 
기록이 남아 있지만 최근 100여년간 별다른 지진피해가 없어 한반도는 지진이 없는 
지역이니 대책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20세기말까지 
이어져와 우리나라의 지진에 대한 대비는 사실상 10수년에 불과합니다.

원자력분야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내진관련 연구와 대책은 한국지진공학회의 설립
(1996)과 “내진설계기준연구Ⅱ(1997)”가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 성과는 
금년까지 각종 내진관련 기준의 상위기준으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지진ㆍ
화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이 제ㆍ개정된 이외에도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2017. 07.), 
내진설계기준 (공통기준) 등이 마무리되었으며, 올해부터 SOC 시설물 내진기준 및 제도
개선 연구, 국가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마스터플랜 수립, 지진재해대응체계 개선 등의 
새로운 과업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지진재해대책법(2008)으로 지진재해 대책의 주도권이 당시의 건설교통부에서 소방
방재청으로 넘어갔지만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과 관련된 업무는 여전히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진관련 연구는 그 역사가 일천하고, 100여년간 피해를 가져온 지진은 
쌍계사지진(1936), 홍성지진(1978), 오대산지진(2007), 경주지진(2016) 정도입니다. 그 
피해도 타 자연재해와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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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의 기간을 생각할 때, 그 성과는 대단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나채준 연구위원님이 
지적한 지진구역의 변별력 부족은 내진설계를 위한 단순화 작업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을 밝혀 드립니다. 일본은 전국토를 3개, 미국은 6개의 지진구역으로 구분하여 
내진설계를 실시합니다. 각각 남한의 4배, 100배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 지진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지진위험지도는 상당히 
자세한 형태로 준비되어 있으며, 한반도 활성단층도 제작 업무가 5년+20년의 장기 
계획으로 연말부터 시작됩니다. 이 연구의 성과는 더욱 신뢰도 높은 지진위험지도를 
마련하는데 이용될 것입니다. 더불어 “지진 조기감지 및 경보시스템”은 국토면적이 
넓고 해양지진처럼 진원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효용성이 크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와 중약진지진 특성을 가진 경우에는 투자대비 효율성이 낮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진재해대책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를 거론하자면 지진관측과 자료
관리가 있습니다. 설치기준, 계측기의 성능기준, 계측데이터의 관리 등에 합리성이 
부족하거나 예산낭비로 판단할 수 있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내진설계, 내진보강 
등과 관련된 업무도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관련 학문을 충분히 습득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공계 대학원 진학률이 70~80% 수준인데 반하여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원 
진학률은 20~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해야 전문인력의 양성이 
가능해지는데, 이 문제의 해결법은 정치적인 방법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축구조물과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은 확보되고 있으나 기존의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향상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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